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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정원이 2014년 한총련 대의원 출신 

민간인 A씨를 금품 지원으로 회유하여 정보원(소위 프락치)으로 삼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한총련과 서울대 출신 운동권 선후배 수 십명과의 대화 등을 녹취시켜 백 

여차례 지속적으로 진술서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공수사를 명목으로 민간인을 

정보원 삼아 5년 가까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온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과거 여러 번 문제가 되어온 ‘민간사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 추가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권남용 여부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2.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내사사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내사에서 시작되었다해도 이미 오래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금품과 

향응으로 민간인을 ‘정보원’으로 회유하고, 녹음기를 지급하여 녹취 등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3.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보수집을 중단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지만 대공수사를 빙자한 시민사회 인사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이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셈이다. 심지어 이번건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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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RO(지하혁명조직)의 잔당을 일망타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일종의 

간첩조작을 염두한 건으로, 국정원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만들고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없애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이관없이 어렵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졌다.  

4. 국가정보원은 대공사건 관련하여 과거의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복하고 있다. 회유와 

협박에 기반한 정보원(소위 프락치)를 활용한 수사방식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떠한 의무도 없는 민간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을 

5년 가까이 시켰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수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증언과 제보를 

받는 것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원이 될 것을 회유하고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정보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끝  

 
2-2 


